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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2016년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소위 워싱턴 정계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의 국제

관계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미국의 물건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의 축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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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세부과와 같은 보호무역 중심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

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기존의 틀을 깨는 행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촉발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와중에 2020년 7월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1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면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각지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돼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각국에 일정 규모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한편, 독일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기지 주변의 여러 사회문제와 정치적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미군 철수 또는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본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더 큰 외교적 내지는 군사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중동지역에서는 미국의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중동지역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거주하던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불과 사흘 만에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터키의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만 명의 쿠르드족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목

표와 유럽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

는 미군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략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4장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이라는 결정을 초래하게 된 원인과 향후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독일 사이

의 외교관계 변화를 통하여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과 

주독미군 감축 결정에 대한 정책 결정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에 대하여 전망해 보

고자 한다. 

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유럽지역 외교안보 전략 

미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적 핵심 가치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

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기본목표는 세계적 영향력, 

즉 패권의 확보와 유지라 할 수 있다. 미국 대외전략의 기본과제는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패권의 유지이고, 이는 또한 미래 미국 외교의 절대적 목표이기도 하다 (이상현 2017, 



3/22

72-74).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존 외교전략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혀 예측할 수 없

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가난한 미국이 부유한 서방,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현행 동맹 관계의 틀

을 재조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

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둔 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과격한 언급까지 하였다 (민정훈 2017, 14). 이번 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유럽지역의 안보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하여 크게 네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2017, 4).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인, 미국 영토와 미국 

방식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경의 통제를 강화하고 입국 체계를 개선한다. 그리

고 미국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에 대해 추적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하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며,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국경에 접근하기 이

전에 제지되도록 위협의 근원을 추적한다.

두 번째 목표는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로자들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미

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하여 무역 불균형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미국은 반드시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지키고, 지적재산

을 불공정하게 획득하려는 경쟁자들로부터 미국의 경제를 보호한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므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한다. 

세 번째 목표는 힘에 있어서 사전 우위를 선점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하다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군사력의 재건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이 

다른 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한다.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공간에서의 미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한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의 힘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공동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책임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

눌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세계는 미국을 더

욱 안전하고 번창하게 하므로, 이를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국적인 조직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면서 미국의 이익과 원칙을 지켜나간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책임

과 법치주의는 독재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을 고무시킬 것이며, 미국은 민간부문이 선도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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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촉진과 미래의 무역 및 안보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파트너 국가들을 돕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미국의 유럽지역 안보전략 분석

이어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앙 ‧남부아시아, 남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적용할 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유럽 지역에 대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The White House 2017, 47-48). 

미국에 있어 강력하고 자유로운 유럽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민주주의, 개인

의 자유 및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함께 서유럽을 재건

하고 대서양 양쪽에 있는 두 지역의 안정과 경제적 부를 창조해냈다. 오늘날 유럽은 가장 번영한 

지역 중 하나로,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미국과 유럽을 향해 도전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는 러시아가 지역 내 주권국가를 

침해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핵무기 배치나 군의 전방지역 

배치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인접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불공정 무역 관습의 

확장과 핵심산업, 민감한 기술분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유럽 내 전략적 발판을 넓히

고 있다. 또한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있다. 스페인, 프

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등과 같은 유럽 내 국가들에서 발생된 ISIS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에 의

한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지속될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은 수만 명의 

이민자와 난민들을 유럽으로 이동하게 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불안정과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

다.

유럽 내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과 이념을 지켜나가는데 도

울 수 있는 유럽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가들과 파트너들과의 

제휴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NATO 동맹 또한 미국의 경쟁자들을 넘어서기 위하여 매우 중

요하며, 북대서양 조약 제5항1)에 따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유럽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전략적 범위를 확대시키며 세계적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 

제공 및 해당국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한다. 미국과 유럽은 공동의 위협에 함께 

1) 회원국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 회원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행동을 협력하
여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울 것을 합의한다. “The North Atlantic Treaty,”  
https://www.nato.int/cps/cz/natohq/official_texts_17120.htm(검색일: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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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안정화 및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테

러 집단과의 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의 동맹관

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미국은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행동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The White House 2017, 48).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더 깊은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

치, 안보 이익 및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침해하는 세력들의 위협에 대응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은 유럽과 함께 러시아의 침해행위와 공세적 행동,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도 대응해 나간다.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통하여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인 무역을 보장하고 성장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 나간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의 

직접투자를 독려할 것이며, 한편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

한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적 참여 확대 및 민감한 기술에 대한 획득을 제한한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방위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2024년까지 국가

별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국방예산 중 20%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ATO의 동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억제와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계

속하여 지원한다. 이란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또는 향후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여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 NATO와 협력하며, 반테러리

즘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유럽 내 동맹국들과 NATO와 같은 파트너들이 미국이 국

익을 증진하고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유럽 지역의 외교안보적인 역할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위

협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유럽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새롭게 NATO에 가입한 러시아 인접 국가들

이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럽 지

역 내 동맹국가들이 GDP 대비 2%라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투입과 전력증강에 대한 투자 확

대를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안보위협의 대응 측면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Ⅲ. 독일 주둔 미군의 역사와 현황 및 전략적 역할

1. 주독미군의 역사

미국은 건국 후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며 산업발전과 서부개척에 매진하였고, 유럽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교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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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전하였으나 종전 후 즉각 철군하였으며, 고립주의로의 복귀 여론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윌

슨 대통령이 주창한 국제연맹에도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노선이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에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은 약 4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유럽에 주둔시켰고, 그중에

서 약 25만 명을 냉전의 최전선인 서독에 배치하였다 (고상두 2008b, 37).

미군의 독일 주둔에 대한 근거는 1952년 체결된 독일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영

국, 프랑스 3국은 베를린과 서독에 대한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유한다고 천명하

였고, 1954년이 되어서야 파리조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서독에 대한 점령을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서독은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전긍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주권

을 회복하였다.

당시까지 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서방 연합군의 지위는 1954년에 체결된 “독일내 외국군 주

둔에 관한 조약”에 의해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듬해인 1955년 독일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게 되

면서, 베를린을 제외한 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점령군은 나토군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959년에 이르러 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

하여 “나토 주둔군 보충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나토 보충 협정은 1951년에 나토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던 “나토 주둔군 지위 협정”을 독일 상황에 적합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동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전시대에 약 40만 명 수준의 나토군이 서독에 상시 주둔하였다. 동독

에 주둔하고 있던 약 30만 명의 소련군과 합치면, 분단 독일에는 약 70만 명의 외국군이 대립하

고 있었던 것이다. 

<표 1> 독일 주둔 나토군 현황

1966년 1989년 1994년 1997년

벨기에 45,000 (10.9%) 27,300 (6.7%) 11,800 (7.0%) 2,100 (1.6%)

프랑스 67,000 (16.4%) 47,000 (11.7%) 24,000 (14.3%) 18,000 (13.9%)

영국 59,700 (14.6%) 70,000 (17.2%) 35,000 (20.9%) 30,000 (23.2%)

캐나다 10,500 (2.6%) 7,900 (1.9%) 100 (0.1%) 100 (1%)

네덜란

드
6,000 (1.5%) 8,000 (2.0%) 5,700 (3.4%) 2,625 (2.0%)

미국 221,000 (54%) 245,800 (60.5%) 91,000 (54.3%) 76,600 (59.2%)

계 409,200 (100%) 406,000 (100%) 167,600 (100%) 129,475 (100%)

 * 출처: 고상두(2008a), p.211.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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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 주둔하고 있던 나토군 중에서 미군의 비율은 항상 절반을 약간 넘겼다. 1989년 이후

부터 외국군의 철수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1997년 9월 기준 12만 9,475명의 나토군이 주둔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군은 7만 6,600명이며,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은 주둔

하고 있지 않다. 육군은 1군단 2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총 6만 1,000명이 39개 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군은 냉전시대에 9개의 대규모 기지를 보유하였으나 철수 이후 2개의 공군 기지에 1

만 5,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상두 2008a, 208-211).

이후 독일 정부에 따르면 주독미군의 수는 2006년과 2018년 사이 72,400명 수준에서 

33,250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이 오랜 기간동안 다양해지고 더 복잡

하게 변해가는 국제상황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7개의 유럽 내 미군 주둔기지 

중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지가 독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Deutsche Welle 2020e), 2019년 8월 기준 독일 내 미군 주둔 규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독일 내 미군 주둔 현황

    * 출처: Deutsche Welle, “US military in Germany: What you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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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w.com/en/us-military-in-germany-what-you-need-to-know

             /a-49998340(검색일: 2020. 8. 2.)

2. 주독미군 현황

독일 내 주요 미군 기지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슈투트가르트에 유럽군사령부(EUCOM: 

European Command)가 있고, 람슈타인에 유럽공군사령부(USAFE: United States Air Force 

Europe)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 탐파에 있는 중부군사령부(CENTCOM: Central Command)는 

동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휘하고 있지

만, 관할지역과 지리적으로 멀어서 독일에 있는 유럽군사령부가 중요한 교량역할을 한다. 분쟁예

방과 자원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슈투트가르트에는 지난 

2008년 아프리카군사령부(AFRICOM: Africa Command)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고상두 2008b, 

48).

<그림 1>에 명시된 주요 기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군사령부

(EUCOM)가 주둔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기지(USAG Stuttgart)의 경우, 독일 남부지역의 바덴 

부르템베르크(Baden Wurttemberg) 주(州)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기지 주변에는 또 다른 미군의 

켈리(Kelley), 패치(Patch), 판저(Panzer) 그리고 로빈슨(Robinson) 캠프가 위치하고 있는데, 슈투

트가르트 기지의 주요한 임무는 이들 캠프에 있는 미군에 대하여 본국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의 미군 부대가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는 일시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항구적으로 해당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주요 부대로는 유럽임무지원비행대(European 

Mission Support Squadron), Patch 캠프에 있는 국방정보체계국(the Defence Information 

Systems Agency)과 52통신대대(52nd Signal Battalion), 아프리카군사령부(AFRICOM), 그리고 

Kelley 캠프 소속의 군사경찰대(554th Military Police)와 Panzer 캠프의 특수임무단(1/10th 

Special Forces Group) 등이 있다.2)

안스바흐 기지(USAG Ansbach)는 바이에른(Bayern) 주(州)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과 

독일의 공동사용기지이다. 뉘른베르크로부터 40㎞ 떨어져 있으며, 알프스 산맥과 인접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평탄한 지역이다. “전투의 일부가 되는 것(To be part of the fight)”을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기 목적의 기지로서, 주 역할은 기지 내 부대와 병력에 대한 적절한 생활을 보장

하고 그들의 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곳의 미군 주둔은 1991년 무렵 제87지원대대가 전

2) “USAG Stuttgart,” https://militarybases.com/overseas/germany/stuttgart/(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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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서부터이다. 1993년에는 인근의 소규모 기지들이 폐쇄되면서 안스바흐 기지의 미군 주둔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이 기지에는 다양한 부대가 일시적으로 주둔하기도 하나, 비교적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제4방공포병연대 예하의 제5대대, 제12전투항공여단 등이다.3)

바바리아 기지(USAG Bavaria) 기지는 2013년까지 그라펜뵈어 기지(USAG Grafenwöhr)로 

불리었다. 이 기지는 체코 국경과 근접한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州)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스바흐 기지와 마찬가지로 미군과 독일의 공동사용기지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동사용기지

는 미군에 의해 운영되지만, 독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1991년 미 육군 사단급 부대의 하나

인 제100지역지원단이 이 기지에 배속되었는데, 이러한 부대의 이동은 “유럽공동체계획

(European Community Plan)”이라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제100지역지원단의 임무는 미 제7군

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캠프에 대한 기초적인 운영과 훈련시설 

제공 등이었다. 이를 위하여 예하에 4개의 지원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냉전이 끝날 때쯤 다수

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미 본토로 이전하였지만, 이 기지는 여전히 독일에 남아있다. 특히 1990

년대 중반 발칸반도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연합작전 시 NATO는 이 기지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4) 현재는 제2기병연대, 제4야전포병여단, 제18군사경찰단 등의 부

대가 주둔하고 있다.5) 

비스바덴 기지(USAG Wiesbaden)에는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총 15,000명의 미국인이 생활

하고 있다. 이 기지의 공통적인 목적이자 임무는 독일 내 다른 미군 기지와 유사하다. 기지는 평

시에 대기 상태로 유지되다가,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분야에

서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곳은 1913년부터 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1945년 독일의 

패전으로 인하여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6) 현재 이 지역에는 제12전투항공여단 예하 214항공

연대 1대대를 비롯하여 제2군사정보대대, 제2통신여단, 제66군사정보여단, 제485정보대대 등이 

주둔하고 있다.7)

라인란트-팔츠 기지(USAG Rheinland-Pfalz) 기지는 2013년 이전까지 카우저스라우테른

(Kaiserslautern) 기지로 불리었다. 이 기지는 독일의 남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과 독일

의 공동사용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및 프랑스 등의 3개 국가의 국경과 매우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독일 남서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이기도 하다. 이 곳 역시 

미군에 의하여 운영이 되지만 독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중요한 군사시설로서 사용되었으며, 종전 이후 연합군에게 인계되었다. 테러와의 전쟁 기간 중에

는 지정학상 유럽 중앙에 위치해있고, 중동 지역과 근접한 이유로 미군의 중동지역 공격을 위한 

대기 지역으로 활용되었다.8) 현재는 주로 군수지원을 위한 부대 위주로 주둔하고 있는데, 제21

3) “USAG Ansbach,” https://militarybases.com/overseas/germany/ansbach/(검색일: 2020. 8. 28.)
4) “USAG Grafenwoehr,” https://militarybases.com/overseas/germany/grafenwoehr/(검색일: 2020. 8. 28.)
5) “U. S. Army Garrison Bavaria,” https://home.army.mil/bavaria/(검색일: 2020. 8. 28.)
6) “USAG Wiesbaden,” https://militarybases.com/overseas/germany/wiesbaden/(검색일: 2020. 8. 28.)
7) “U. S. Army Garrison Wiesbaden,” https://home.army.mil/wiesbaden/(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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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지원사령부, 제16지속지원여단, 제30의무여단 등이 대표적이다.9)

3. 주독미군의 전략적 역할

주독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중 하나인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과정에서 주둔하게 

되었고,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설립 이후에는 공산주의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였다. 현재의 주독미군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서독은 1945년부터 4년간의 점령통치를 끝내고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으로 국가기능을 회복하였으나, 비정상국가로서 여전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통

제를 받았다. 그 후 냉전의 심화로 1955년 NATO 동맹국들이 서독의 NATO 가입을 승인하게 됨

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서방 국가의 일원이 되어 유럽 공동방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일본과 같이 독일도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능을 조기에 획득한 것은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팽창과 역사적으로 처음 발생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리전쟁이라고

도 볼 수 있는 6•25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련의 지원을 받은 동독이 서독을 

침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독에 대한 재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동맹으로서의 기능 발휘

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박휘락 2013, 78).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대부분이 육군과 공군이며, 이들 중에는 기계화부대, 전투

기 편대, 그리고 군수지원 및 전시 상황에서 NATO 동맹 방어를 위한 대규모의 병력 증강을 가

능하게 하는 지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발트해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부분의 병력을 NATO 동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또는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에 직

접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은 적은 수의 항만과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 따라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미국의 

증원전력 전개는 1차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독일 내의 항만이나 공항으로 이루어질 것

이고, 2차적으로 철로와 육로를 통해 폴란드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유럽내에서의 전개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동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

하기 위해서도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효과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중부유럽에 위치한 관계로 북부유럽, 동부유럽, 남부유럽의 안정

과 평화를 위해 그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냉전 후 NATO의 동진정책으로 가입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보

호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지는 여전히 중요한 유럽안보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냉전 종

식 후도 독일은 미군의 주둔을 중요시하고 있다 (박휘락 2013, 78-81).

8) “USAG Kaiserslautern,” https://militarybases.com/overseas/germany/kaiserslautern/(검색일: 2020. 8. 28.)
9) “U. S. Army Garrison Rheinland-Pfalz,” https://home.army.mil/rheinland-pfalz/(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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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독일의 외교관계

미국과 독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

권하기 이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유지되었던 G7 중심의 세계 질서가 예측 불가능하며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이 많

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 정상들은 미국발 무역전쟁 중단을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지만, 트

럼프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였다. 당시 개최국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G7 정상 모두

가 합의했다며, 보호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하고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먼저 자리를 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하

면서 파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강윤주 2018). 특히 유럽 내 다

른 국가들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한 국가는 독일이다. 주독미군의 감축이라는 초유

의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3년여간 이어져 온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갈등에

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 미국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갈등

미국과 독일의 두 정상의 정책 충돌이 가장 크게 대두한 분야가 방위비 문제이다. 트럼프 대

통령은 집권 이후 지속하여 나토 회원국들은 GDP대비 2%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독일은 2019년 기준 위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2%를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

해 독일은 2024년까지 GDP대비 2%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태영 2019).

냉전시대의 동맹은 무조건적이었다. 상대 진영으로부터 자기 진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도 순수한 동맹정신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산주의 팽창이

라는 공동의 안보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세계질서를 유지하

는데 책임의식을 갖는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에 세계질서에 책임감이 

적은 유럽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담분담

(Burden-Sharing)’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박휘락 2013,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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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위비 분담은 NATO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과 독일 주둔 NATO군(주로 미군)에 대한 

분담으로 구분된다. 먼저 NATO 회원국으로서의 분담은 직접자금과 간접자금으로 구분된다. 직

접자금은 다시 공동자금, 합동자금, 신탁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자금은 NATO 방위비 분담의 

대표적인 형태로 민간예산, 군사예산, NATO 안보투자계획으로 구성된다. 합동자금은 NATO 헌

장의 조건 내에서 다국적 기금으로서, 주로 전투기와 헬기의 개발과 생산, 물류지원, 정보시스템 

제공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합동자금의 분담은 참가국 수, 비용분담 계획 및 관리구조에 따라 각

각 다르다. 신탁자금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현역 재훈련, 탄약 폐기, 이라크•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NATO 개입작전, 우크라이나 사이버 방어, 군수, 지휘통제 등에 활용된다.

다음으로 주둔국 지원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주둔국의 지원을 

말하며, 비용분담(Cost-Sharing)이라고 불린다. 이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접지

원의 주요 항목은 독일인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지원금, 피해보상,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이며, 

간접지원은 부동산 임대료 평가, 세금감면 등이다. 그리고 베를린 점령비용 지원과 전시주둔국지

원협정(WHNS)도 주둔국 지원의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후 방위비 분

담의 구조 변화가 오게 되는데, 1990년대 중반 베를린 점령비용 및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이 종료

되면서, 통일 독일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이슈는 국방비 지출 확대와 역외 군사활동에 대한 기여로 

전환되었다 (백재옥 2019, 13-14).

이처럼 독일 정부는 책임분담과 공동방위 차원에서 미국의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NATO, EU 등에서의 역할증진, 군비통제,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을 강조하며 미국과 독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통해 국제적 책임완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독미군의 주둔을 지속하면서 동등한 협력에 기반한 공동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NATO 공동부담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 및 지역안보에 대한 기여를 증진할 것이

다. 그러나 독일의 부담분담은 유럽의 평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속적인 국방비 감축으

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2013, 32-33). 

독일 정부는 방위비 분담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이슈와 관련한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일

의 국방비 증가 속도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과 독일

의 입장의 차이가 지금의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의 원인이고, 외교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백재옥 2019, 44).

2. 독일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미국과 독일의 국익과 연관되어 있는 갈등요인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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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과 러시아와 협의하여 <그림 2>와 같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노르드스트림

2(Nordstream2)”사업이다. 이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

젝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부터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 

그라이프스발트까지 대략 1,225㎞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연간 550억㎥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독일로 운반된 천연가스는 체코를 거쳐 유럽 남단의 이탈리아까지 운반된다.

<그림 2> 노르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 출처: Deutsche Welle, “Nord Stream 2 gas pipeline faces sanctions under US 

     defense bill,” 

https://www.dw.com/en/nord-stream-2-gas-pipeline-faces-sanctions-under-us-defens

e-bill/a-51641960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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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파이프라인 연결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2022년까지 총 1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65%를 재생에

너지로 충당하고, 2050년까지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천

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지금도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을 러시아에서 들여

오고 있다.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될 경우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처를 안정적으

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도 가스를 

재수출할 계획이다 (이장훈 2018).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정책 추진은 트럼프 정부하 미국의 LNG 생산가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

면서 주로 아시아와 남미로만 수출되던 미국산 LNG를 유럽으로 수출확대하려는 미국과 부딪히

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온 것이다. 미국은 주로 미국 LNG를 수입하게 되는 폴란드 등 동구

권 국가들과 연대를 하고 서유럽국가들과는 대립하는 양상을 취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동구 

국가들은 오히려 서유럽에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상황이 됨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 때문에 독일-러시아 가스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연규 2018, 31). 

실제로 러시아는 2006년과 2009년에 가스대금을 놓고 마찰을 빚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각국이 엄청남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태가 러

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한 대표적 사례였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

제병합 이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가스를 통제했다. 러시아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가스 직거

래를 하게 됨에 따라 NATO와 EU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훈 2018).

과거 냉전기간 동안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수입에 전략적으로 취약할 정도로 의존해 왔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20년 동안 유럽국가들은 러시아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

스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천연가스 도입처를 다변화하기 위

해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서유럽지역 국

가들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2014년 34% 정도에서 2018년 40% 수준으로 전보다 오

히려 증가하였다 (김연규 2018, 46).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유럽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 중 에너지 자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유럽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내부 상황을 보면,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유

럽국가들은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을 선호하는 반면,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 안

보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은 경제성이 부족함에

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의 가스 수출 

증가를 위하여 서유럽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독일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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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12,000여 명의 미군이 독일을 떠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독일 내 미군을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

고 있다. 기존의 그의 발표에 따르면 6,400여 명은 미국으로 귀국하고, 나머지 5,600여 명은 다

른 NATO 국가인 이탈리아와 벨기에, 그리고 폴란드나 다른 발트해 인근 국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드 월터스 미 유럽군사령부(EUCOM) 사령관은 현재 슈투트가르트에 주둔하고 

있는 유럽군사령부도 벨기에 몽스(Mons)로 옮길 것이며, 미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도 슈투

트가르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바이에른 주지사인 마르

쿠스 죄더는 주독미군의 재배치 결정이 미국과 독일의 관계에 부담을 줄 것이며, 군사적인 이익

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베르트 뢰트겐 집권 기독민주당(CDU)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미군 재배치가 NATO 연대의 강화 대신 약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Spiegel 2020).

위에서 언급된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은 독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다. 라인란트-팔츠 주(州)에만 7,000명 이상의 독일인이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독일 전

체적으로는 12,000여 명의 독일인이 근무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군 기지 주변에는 수천 개의 일

자리가 연계되어 있다. 일례로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람슈타인 기지에서만 매년 2백만 달러가 

지역 내 경제에서 임금, 임대료 및 기타 위탁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Deutsche Welle 

2020b).

한편 2017년까지 미 유럽군사령부(EUCOM) 사령관을 지냈던 프레데릭 벤자민 하지스 미 육

군 예비역 중장은 주독미군 감축이 중요한 동맹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군의 

독일 주둔은 독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수행되는 미군의 군사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독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주독미군의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의 재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숙

영시설 건설에만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크레믈린을 위한 큰 선물”

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략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고 분석

하였다 (Deutsche Welle 2020a). 

하지만 이미 지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내에 미군의 주둔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폴란드에 순환배치 되는 미군의 규모를 확대

하는데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군과 폴란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장과 

미군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 기계화여단전투단과 전투항공여단, 지속지원대대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폴란드에 순환배치되는 병력을 기존 

4,500여 명 수준에서 5,500여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폴란드 주

둔 미군이 동유럽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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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폴란드가 NATO에 대한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Department of Defence 2019). 

이는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의 일부가 폴란드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론적

으로 주독미군의 감축과 동유럽 지역 국가에 배치되는 미군의 증가는 NATO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동유럽 국가들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확장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

제하려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통해 공평한 방위비 분담 책임을 지도록 독

일 이외의 다른 NATO 가입국에게 강요하는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

Ⅴ.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일

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주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으로 주둔

한 미군은 한국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한국군을 창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정을 실시하면

서 내린 제반 결정이나 조치가 한국의 정치구조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수립 후 미

군은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한국에 남기고 전원 철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무력 남침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패퇴하게 되자 미국은 한국이 공

산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한국에 재

전개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정전 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 당

시 한국의 국력은 워낙 취약하여 자체 힘으로 북한의 재침략을 억제하거나 막아낼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미국은 최초에 동맹조약 체결에 반대하였으나 한국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체결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박휘락 2013, 40-42).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을 조약에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지

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2개 사단을 휴전선에 배치시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

게 함으로써 북한 재남침시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윤영미 

2007,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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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기별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시 기 주요 내용

1차 시기

(1948~1949)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유럽과 일본을 중시, 한국 등 주변 지역은 경시함. 

1949년까지 총 7만여 명이 철수, 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 발족함.

2차 시기

(1953~1954)

6•25전쟁 종전에 따른 참전병력 철군으로 1955년 말 총 325,000여 명 

중 85,000여 명이 철수함. 

3차 시기

(1969~1971)

월남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미군의 개입 및 축소가 추진됨.

중국과 소련의 갈등 심화 및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며, 전진배치 기지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과소평가됨. 1971년 3월 미 7사단을 중심으로 

2만여 명이 철수함. 

4차 시기

(1977~1978)

카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안보 원조를 인권과 결부하는 원칙에 따라 

10월 유신 이후 인권 탄압적인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결정함. 

1978년 말 6천여 명이 철수하고 이후 잔여병력은 4~5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함. 그러나 미 의회의 신중론에 따라 부분철수로 종결됨.   

5차 시기

(1991~1995)

탈냉전기 한반도 비핵과 선언, 미 국방예산 감축으로 군사력 및 전략재편이 

불가피해짐. 주한미군은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전환,

방위비 분담이 강조되었음. 미군 13,500여 명이 철수하고 37,000명을 

유지하는 감축안이 추진되었으나, 1993년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인하여 백지화되었음.

 * 출처: 윤영미(2007), p.130.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 보고서(2003), 참조하여 재작성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며,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수의 미군이지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국방력을 상당 부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을 보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상당 부분의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의 해상 및 공중전력은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기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위에 지대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지상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상 및 공중

전력의 유지와 강화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군에게 첨단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군의 교리, 무기 및 장비 발전

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첨단 무기 및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그것을 참고하여 구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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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고려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을 매개로 하여 선진의 군사이론과 교리를 습득하고, 그 

중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학습 및 수용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발전에 있

어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한국 내 소비활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책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둔 미군 정책은 주로 미국의 국제안보 환경 평가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의 주한미군 부분철수 또는 철수도 한국의 국익이

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1971년 한국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 7사단을 철수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관행 2015, 284). 

따라서 앞으로도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며, 언제든지 주한미

군의 재배치나 감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Ⅵ. 맺음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자국을 우선하는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미국은 국익증진을 위하여 미국 영토와 국민을 수

호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전쟁 억제를 위한 군사력 

재건에 힘쓰고 있다. 유럽지역의 중요성과 미국과의 테러와의 전쟁의 공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도 있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

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과

거에는 공산주의 세력과의 접점에서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독일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작전에 직•간접적으

로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NATO 회원국이 된 구 공산권 국가들의 방위역량 강

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과 독일의 외교관계는 전과 달리 악화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방위비 지출에 대한 문제부터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서로 간의 이해관

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미군의 감축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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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특히 지난 2001년 있었던 9•11 테러사건은 미군의 해외

주둔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테러 발생의 위험

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독일에 대규모로 배치하였던 미군을 분산시킬 필요가 생

겨났다 (고상두 2008b, 38). 과거 동맹국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배치되었던 미군

이 90년대 이후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추어야만 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전면전 공격시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던 전방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상대적으로 서해안에 근접하면서 남쪽에 위치한 평택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

획이 실행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국제분쟁 개입

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9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이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

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기존보다 13%를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기존 대비 50%까지 더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언급하였지만, 그나마 미 의회가 제출한 국방수권법에 의

하여 주한미군의 규모는 당분간 28,500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주축이 된 4자 안보대화, 즉 

“쿼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나라와 베

트남,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판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상

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향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

도록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고, 동유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

처럼 우리에게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재배치 등과 같은 협상카드를 제시하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병력 수는 유지하되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전략무기의 전개 또

는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전략적 군사정보의 미공유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

국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분야에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 집행을 위한 “2021-2025 국

방중기계획”이 발표하였다. 병사 봉급 인상 및 병영생활관 개선 등과 같은 전력운영 분야와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 및 숙련된 간부의 획득 등을 위한 부대계획 분야에 200여조 원

이 투입되며,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유•무인 복합

체계 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0여조 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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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분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위력 개선 추진계획이 한국군이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독일 주둔 미군을 축소하겠다는 

미국의 정책발표와 방위비 분담 협정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

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권 변화와 전략적 변화에 상관없이 독자

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군이 주한미군에 비해 취약한 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

가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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